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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to provide improvement plans for the ordinances of Drone industry. To this end, all Drone 
ordinances in Korea were reviewed.  
Design/Methodology/Approach - In this study, literature research methods were mainly used for the 
analysis. Furthermore, it was based on domestic laws and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 and 
preceding research data regarding government policies. 
Findings - Based on the analysis of domestic drone industry ordinances, the enactment of drone 
industry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was rapidly increasing. In addition, it was urgent to enact 
ordinances for the use and support of drones in each region. The implication that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the conten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was drawn. In most of the 
ordinances, provisions on the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of the drone industry could not be 
found. It was found that it was necessary to foster an efficient drone industry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hort-term and long-term plans. Implications were drawn that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drone industry and expand the drone use industry.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paper suggest the establish an ordinance for utilizing and 
supporting Drone industry. Additionally, establishment of suitable ordinanc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is needed. In future research, detailed data on Yeongwol's Drone industry based on 
survey should be derived. Moreover, the development plan and implication for drone industry 
should be derived through analysis of the surve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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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최근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특화산업 중 무인비행장치

(Unmanned Aerial Vehicle:UAV)는 통칭 드론과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산업적 중요성

과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드론의 항공·통신·센서·소프트웨어 기술은 연관 분야로의 파급효

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센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처럼 드론산업은 혁신성장의 주요 선도 사업 중 하나로서, 항공과 정보통신, 

소프트웨어와 센서를 포함한 첨단기술을 융합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드론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와 기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대구, 강원, 전남지역이며 기업으로는 대한항공,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등 

15곳에 해당된다. 

2017년 12월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에 관한 법률이 2019년 4월 3일 제정돼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드론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드론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조례 등 자치법규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입법되는 법령 중 많은 부분이 

조례등 자치법규로 주요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드론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 이러한 연구들은 몇 가지 주요 흐름으로 요약된다. 

드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거나(조상덕, 김은희, 2017; 최자성, 황호원, 2020; 김광훈, 원동규, 

여운동, 2018), 드론 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으며(최영철, 안효성, 2015; 윤광준, 2015)최

근에는 드론의 응용과 활용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이원규, 2015; 최종술, 2017; 이상춘, 

윤병철, 김동억, 채지인, 2016; 홍일영, 전보애, 2020).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론의 법적인 측면을 다루는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김성미, 2018; 김성천, 2016; 류창호, 2015; 김지훈, 2017; 최병록, 2017; 

김주표, 2018). 

이처럼 드론 관련 다양한 과점에서 이론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아직 조례 분석을 통한 드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제정된 지자체의 드론 조례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각 지자체의 지역 특성에 맞게 제․개정 시 드론 관련 조례제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특

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드론의 사전적 정의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살피기 전에, 무인비행장치와 드론의 사전적 정의를 살필 필요가 있다. 무인비

행장치와 드론은 일상속에서 보통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기반이 되는 법률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드론과 달리, 무인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 제 2조 3에 명시하고 있는 정의에 따르면,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1)’라고 할 수 있다. 드론의 경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의 정의에는, 「항공안전법」제2조제3호 따른 무인비행장치, 동법 

제2조제6호의 무인항공기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체를 의미하고 있다.

2. 국내외 드론 관련 법규와 현황

본 연구의 목적이 드론 조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국내외 드론 관련 법률을 먼저 

1)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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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필요가 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영역과 세부내용은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영역과 세부내용
영역 세부내용

‘드론’의 정의 명문화

∘ 일반적으로 무인기를 드론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 법을 통해 드론을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 법적 정의

∘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를 드론으로 적용하고, 
이후 관련 시장과 기술의 개발에 따른 새로운 비행체까지도 드론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드론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

∘체계적 산업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산업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추진기구로 드론산업협의체 운용을 법제화

∘ 드론산업협의체는 정부,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 
공급업체 등으로 구성 

∘ 주요 수요처인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선도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수요창출에도 이바지

3. 드론사업 
육성지원∙근거 마련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드론관련 규제*를 간소화·유예·면제하는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 

* 드론관련규제는  안전성인증·비행승인·특별감항증명(국토부), 전파인증(과기부) 등을 
포함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활용에 연관되는 비행규제와 사업규제에 특례를 주고 자유롭게 
드론 활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간적인 규제 샌드박스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 샌드박스 중 하나인 「산업융합촉진법」과 함께 신기술 
생애주기별로 운용될 수 있고, 향후 발굴되는 각종 규제는 드론법 개정을 통해서 

특례대상으로 확대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임시허가 및 운용 후 문제가 없을 경우 「드론법」에 따라 

일반적·정례적 규제특례 적용 가능 
∘임시적인 절차로 운용해온 드론 시범사업 구역도 정규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전남 고흥, 대구 달성, 부산 영도, 전북 전주, 경기 화성,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 등 전국 10개소 운용 중(1년 단위 갱신)
∘드론 기체개발 시험이나 활용모델 실증단계에 비행규제를 완화할 예정으로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규 사업모델 발굴 
∘ 시범사업 구역 vs. 특별자유화구역 : 시범사업구역은 상용화 전 시험·실증단계에서 

규제특례를 말하며 특별자유화구역은 상용화 후 사업단계에서 규제특례를 규정
∘우수기술·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하여 드론 첨단기술로 지정될 경우 공공분야의 

우선 사용 요청근거가 마련되었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음
∘우수사업자에 대해 해외진출 시 보증이 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사업자 지원시책도 마련 
∘창업 활성화, 국내 새싹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해외진출 지원 등도 마련 

4. 드론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다수의 드론 운영 또는 드론교통에 대비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현재 드론 전용 교통관리체계가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 중(’17~’21)인데,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법·제도 요구사항을 즉각 반영해 연구개발(R&D)이 

완료되면 즉시 상용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민간의 우수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관리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망사업자의 중장기 드론사업 진출도 
유도 

∘ 각종 간담회·공청회·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규정이 마련 

출처: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190

우리나라의 드론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는 2019년 4월 3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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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률이 재정되고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드론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는 다양하다.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각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드론법」은 ① 
‘드론’의 정의 명문화, ② 드론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 ③ 드론사업 육성지원・근거 마련, ④ 드론 교통관

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드론’의 정의에 관한 내용에서는 통상 무인기를 드론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 법을 통해 드론을 법적 

정의로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공에 관한 기본법령인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를 드론으로 준용하고, 기술개발 추이나 시장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비행체도 탄력적으로 드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두 번째 드론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 영역에서는 체계적 산업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매년 산업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추진기구로 드론산업협의체 운용을 법제화하였다. 드론산업협의체

는 정부,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 공급업체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주요 

수요처인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선도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수요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드론사업 육성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드론관련 규제를 간소화·유예·면제하는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드론관련규제는 안전성인증·비행승인·특별감항증명(국토부), 전파인증(과기부) 등을 포함

하고 있으며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활용에 연관되는 비행규제와 사업규제에 특례를 주고 자유롭게 드론 

활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간적인 규제 샌드박스 같은 개념이다.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임시허가 및 운용 후 문제가 없을 경우 「드론법」에 따라 일반적·정례적 규제특례 적용 가능하다.  

임시적인 절차로 운용해온 드론 시범사업 구역도 정규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전남 고흥, 대구 달성, 부산 영도, 전북 전주, 경기 화성,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 

등 전국 10개소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수기술·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하였는데 드론 첨단기술로 

지정될 경우 공공분야의 우선 사용 요청근거가 마련되었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우수사업자에 대해 해외진출 시 보증이 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사업자 지원시책도 마련하였다.  

해외의 드론관련 법률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은 2012년 5월 항공운송법(LuftVG) 개정을 

통하여 무인항공시스템을 항공기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후 2014년 교통 및 디지털인프라에 관한 독일연

방정부에서 무인항공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7년 3월 30일 대대적인 개정을 통하여 

무인항공운송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Verordnung zur Regelung des Betriebs von un-

bemannten Fluggeraten 는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칙에 관한 규정’으로 항공교통허가명령(LuftZO) 과 

항공교통명령(LuftVO) 그리고 항공행 정비용규칙(LuftkostV) 에 관한 각 법률의 개정과 ‘발효

(Inkrafttreftten)’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드론 시장과 최고 기술 보유를 바탕으로 

유·무인기 통합 단계별 계획(’13년)하에 안전 증진과 함께 기술혁신 추구하고 있다. 또한 무인기 현대화 

법률 제정(’12)이후 소형 드론(25kg이하) 등록제 도입(’15.12)등 소형급부터 제도룰 정비하고 있다. EU는 

2019년까지 14개 분야 핵심기술 개발 계획과 유·무인 항공기 공역 통합에 대해 2028년까지 단계적 

구축 목표로 단계별 계획 제시하고 있다. 중국 ‘따장(DJI)’, ‘이항’ 등 기업의 성공으로 세계 최대 소형 

드론 생산기지로 드론 등 10대 중점분야 기술 단계별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주요 지역에 비행시험

장을 운영 중으로 상용통신망 기반의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시험, 항공전문기관

을 통한 드론 연구중에 있다. 일본은 총리 주재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업육성을 위한 소형 무인 항공기 

활용과 기술개발 단계별 계획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이며 2018년 무인지대에서 가시권 밖 비행 운영체계 

구축, 2020년 이후 유인지대까지 확장하고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현재 드론 관련 다양한 이론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드론 관련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몇 가지 주요 

흐름이 드러난다. 우선 드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루는 연구가 많다(조상덕, 김은희, 2017; 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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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원, 2020; 김광훈 외, 2018). 조상덕, 김은희(2017)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현재 국내 드론산

업의 성장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최자성, 황호원(2020)은  드론택시 

개발현황을 설명하고, 교통시간 단축효과와 산업연관분석으로 드론택시의 각종 유발계수를 도출하여 경제

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김광훈 외(2018)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무인항공기 산업과 

관련된 기술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고용창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감응도 

계수, 영향력 계수를 분석한 결과 무인항공기 산업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산업임을 의미하며, 

다른 부문에 비해서 투자지출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임을 발견하였다.

또 다른 연구 흐름은 드론 기술과 관련된 연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최영철, 안효성, 2015; 윤광준, 

2015). 최영철, 안효성(2015) 연구에서는 무인 비행체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의 첨단 기술이 요구됨을 지적하면서 오토파일럿 및 OS에 관련된 기술 연구 및 개발은 매우 시급한 상황임

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 무인 비행체 소프트웨어 및 OS 기술을 해외 업체 및 연구 그룹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뒤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지적하고 있다.

드론의 응용과 활용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이원규, 2015; 최종술, 2017; 이상춘 외, 2016; 홍일영, 

전보애, 2020). 예를 들면 이원규(2015) 연구는 드론이 군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상업용으로 개발되면서 

물류 및 배송, 정보통신, 재해예방 및 수색, 농업, 교통상황 안내, 도시치안, 밀렵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활용 분야가 넓어지는 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도시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홍일영, 전보애(2020)는 보급형 드론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를 활용하여 참여형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2-2. 드론에 관한 주요 이론적 연구
연구주제 저자 제목

드론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조상덕, 김은희(2017) 드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최자성, 황호원(2020) 드론택시의 개발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김광훈, 원동규, 여운동(2018) 무인항공기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드론 관련 기술과 관련된 연구 최영철, 안효성(2015) 드론의 현재와 기술 개발 동향 및 전망
윤광준(2015) 드론 핵심 기술 및 향후 과제

드론의 응용과 활용에 관한 연구

이원규(2015) 드론 (Drone) 을 활용한 도시관리
최종술(2017) 드론의 공공분야 활용 사례와 운용방안 연구

이상춘, 윤병철, 김동억, 
채지인(2016) 드론의 공공임무 활용

홍일영, 전보애 (2020) 보급형 드론과 오픈소스를 활용한 참여형 
지도제작

드론 법적인 측면의 연구

김성미 (2018) 드론의 현행 법적 정의와 상업적 운용에 따른 
문제점

김성천 (2016) 드론과 형사법
류창호 (2015) 드론 (Drone) 의 운행과 토지소유권의 침해
김지훈 (2017) 중국법상 무인기 (드론) 규제 현황과 시사점
최병록 (2017) 무인항공기 (드론) 사고의 법적책임 연구
김주표 (2018) 무인항공기 드론 사고의 법적 책임과 보험제도

드론의 법적인 측면을 다루는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김성미, 2018; 김성천, 2016; 류창호, 2015; 

김지훈, 2017; 최병록, 2017; 김주표, 2018). 예를 들면 김성미(2018)의 연구는 세계적으로 드론(드론)이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그 활용도가 확대됨에 따른 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현재의 드론 

산업은 일반인을 상대로 확장되고 있으며 비약적인 발전가능성과 동시에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드론의 대표적인 상업적 활용에 해당되는 드론택시(여객운송)와 드론택배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ol. 12, No. 4, December 2021232

배송(화물운송)의 경우 현행 항공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김성천(2016)은 드론 산업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규는 이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형사법적인 측면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정보수집이 개인위치정보 침해

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명확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해서 교통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위치정보가 동시에 수집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의 필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Ⅲ.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및 현황

1.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드론산업과 관련된 조례는 2021년 10월 30일 기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현황 및 각 조례 내용을 조사하였다. 조사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드론 혹은 무인비행장치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드론과 무인비행장치 키워드를 활용하여 조례를 검색 및 분석하였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검색을 하였을 경우, 10건의 조례가 검색되었다. 반면, 

드론에 대해 검색을 하였을 경우 조례 45건이 검색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산업과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조례 2건을 제외한 조례 53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역별 무인비행장치와 드론산업 조례 현황은 다음 <표 3-1>에 나타나 있다.

표 3-1. 드론관련 조례 현황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계 비율
서울 0 0 0 　0.0%
부산 1 1 2 3.8%
대구 0 1 1 1.9%
인천 1 0 1 1.9%
광주 1 3 4 7.5%
대전 0 1 1 1.9%
울산 1 1 2 3.8%
세종 1 0 1 1.9%
경기 0 13 13 24.5%
강원 1 4 5 9.4%
충북 1 3 4 7.5%
충남 1 4 5 9.4%
전북 1 2 3 5.7%
전남 1 1 2 3.8%
경북 0 1 1 1.9%
경남 0 7 7 13.2%
제주 1 0 1 1.9%
계 11 42 53 100.0%

출처: 저자 재구성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1년 10월 현재 총 53개의 관련 조례 중 광역자치단체는 총 17개 중 11개

(64.7%), 기초자치단체는 총 226개 중 42개(18.6%)가 무인비행장치 및 드론산업 관련 조례가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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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드론산업 조례는 산업 지원을 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요성

에 비해 지역별 관련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차이가 있으며, 

이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만 드론산업 조례가 지정된 지역은 인천광역시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2019년), 제주특별자치도(2020년)이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만 드론산업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대구광역시(1개 지역), 대전광역시(1개 지역), 경기도(13개 지역), 경상북도(1개 

지역), 경상남도 (7개 지역)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한 드론산업 관련 조례 중 조례 제정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이어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남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에서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드론 관련 조례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서 드론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빠르게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드론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있다. 반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드론과 관련된 조례

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현황 및 시기

드론산업 관련 조례는 2016년 처음 강원도에서 제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이후에 제정된 조례 대부분도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드론산업 육성 이외의 드론과 관련된 조례는 2019년 김해시에서 제정된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와 2021년 제정된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를 들 수 있다. 

김해시의 경우 드론연습장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여러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안전과 합리적인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경상북도의 경우 농업용 드론 

활용하여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3-2. 최초 제정일 기준, 시기 별 관련 조례 제정
연도 제정(건) 비율 (%)

2016년 1 1.9%
2017년 2 3.8%
2018년 2 3.8%
2019년 12 22.6%
2020년 19 35.8%
2021년 17 32.1%

계 53 100.0%

출처: 저자 재구성

연도별 드론산업 관련 조례의 증가는 2016년 1건의 관련 조례 제정 이후, 2017년과 2018년 각각 

2건으로 확인되었으며, 2019년 「드론법」 제정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빠른 

조례 제정의 증가세는 결국 「드론법」이후 여러 지자체의 드론 산업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련 조례를 살펴보았을 때, 무인비행장치산업 관련 

조례가 먼저 나타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드론법」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별 조례에서도 드론의 

명칭이 나타나고 드론의 용어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드론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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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이후에도 무인비행장치산업 조례가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론과 무인비행장치의 구분보다는 

두 용어를 혼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3-1. 누적 조례 건수(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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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례의 목적과 주요 정의

드론의 사용 등과 관련된 조례 53건에서 나타난 목적과 주요 정의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드론관련 조례 53건 모두 목적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례에서 드론산업 및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규정을 통해 ‘산업의 기반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목적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 드론축구의 활성화,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일자

리 창출, 시민 편의 증진, 드론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취득·관리·활용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각 조례에서 나타난 주요 용어의 정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무인비행장치와 무인비행장치

산업을 들 수 있다. 둘째, 주로 드론과 드론산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주로 「항공안전법」의 시행규칙 제5조 제5호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자의 경우, 「드론법」제2조

(정의)에서 나타난 정의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론시스템, 드론사용사업자, 드론교통관리와 드론 공간정보, 드론축구에 대한 정의가 드론산업 

조례의 주요 용어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정의된 용어는 드론과 드론산업이며, 무인비행장치와 

무인비행장치산업도 주로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 조례에서 나타난 드론에 대한 정의는 조례 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조례 대부분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목적이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장 책무와 시행계획, 실태조사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정책과 이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지역별 단체장에게 있으므로 조례별 

책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조례에서 나타난 책무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조례(47건)에서 책무

를 명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무 항목은 적게는 1개의 포괄적인 책무를 명시한 것에서부터, 많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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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된 책무로 나뉠 수 있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내의 책무 항목 평균은 

2개이며,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내의 책무 항목 평균은 2.6개로 나타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는 드론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먼저 필요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광역자

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보다 기본계획을 조례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계획이 

있는 경우 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행계획에 대해 아예 언급이 없는 경우와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53건의 조례에서 시행계획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조례는 13건이었으며 그 외 조례의 

경우 시행계획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드론산업의 관리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조례 대부분에서는 실태조사가 가능함을 명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 24건의 조례에서 실태조사의 시행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조례에서는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거나, 방법과 대상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태조사의 이유에 관해서는 

대부분 조례에서 비슷하게(정책의 수립과 시행)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민관협력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관 협력에 따라 드론산업 활용 연구와 개발을 비롯하여 드론 활용 인력의 양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조례에서 나타난 민관협력에 관한 조항을 일차적으로 확인하

였으며, 민관협력에 관한 조항이 없는 조례의 경우 다른 조항에서 민관협력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드론산업 조례에서 협력체계의 구축 조항은 총 53건의 조례 중 15건의 조례에서 

나타났다. 직접적으로 명시한 조항이 있는 조례 외 타 조례의 조항에서 민·관 협력에 관한 내용은 주로 

드론 산업의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력의 주체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학계’, ‘연구기관’과 ‘산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의 단체가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관협력 

조항이나 민관협력이 명시된 조항이 없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지역별 조례에서는 민관

협력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드론 육성사업

드론산업 조례에서 나타난 육성사업은 각 지자체별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육성사업의 

여부는 1개 지역 제외 모든 조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드론산업 육성 항목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성사업의 내용은 4개부터 15개 항목까지 평균 8.8개의 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사업도 모든 지역의 조례에서는 아니었으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드론 

활용 사업의 경우 적게는 8개 항목에서, 많게는 12개 항목까지 평균 10.6개의 항목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성사업에서는 지자체별로 사업 항목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활용 사업의 경우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육성사업에 대해 살펴보자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평균적으로 

9.3개 육성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로 드론연구 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드론사업 창업 등과 드론 

관련 교육, 공공부문의 수요가 비교적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평균적으로 8.7개 항목 

개수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드론 관련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드론사업 창업, 드론 

행사 및 체험, 안전교육, 국내외 마케팅과 홍보,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에서 비교적 동일한 항목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항목의 경우 지역별로 다르게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밖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항목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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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드론 육성사업 조항 내 명시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다른 드론관련 사업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드론관련 조례 

구분 드론 육성사업 조항 
포함 조례(건)

드론활용 사업 확대 조항 
포함 조례(건)

서울 0 0
부산 2 2
대구 1 1
인천 1 0
광주 4 3
대전 1 1
울산 2 1
세종 1 0
경기 12 3
강원 5 0
충북 4 2
충남 5 3
전북 3 3
전남 2 0
경북 1 0
경남 7 2
제주 1 0
계 52 21

출처: 저자 재구성

드론육성 사업 조항외의 드론활용 확대 조항의 경우, 많은 조례에서 드론활용 확대 조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는 2건과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경우 19건의 조례에서만 드론활용 확대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그 밖의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관광산업’, ‘소방업

무’, ‘농업 지원’, ‘건설현장의 실적관리’, ‘대기오염물질 채취 및 분석’이 드론활용 사업 조항에서 비교적 

공통으로 명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한 활용 사업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드론 축구 진흥’, ‘시설물 안전진단’, ‘스마트시티 관리 및 공공분야 드론 

활용’, ‘지적측량, 3차원 촬영 등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같이 다양한 목적에 따라 산업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드론법」에서 나타난 인증(제14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우수사업

자의 지정 등의 내용은 현재까지 각 지역에서 제정된 드론산업 조례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6) 드론산업 지원 및 안전교육 분석

효율적인 드론산업의 육성,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재정 및 예산지원, 보조 조항은 드론산업의 

발전을 불러올 것이며 더 나아가 드론 기반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 확인해본 

결과, 45건의 조례에서 예산지원, 사업비 보조를 비롯한 재정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8개 조례에서 재정지원이 명시된 조항이 존재하고 있지 않거나 재정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서

만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원이 명시되지 않은 조례의 경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드론산업의 안전교육 및 기타교육은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드론 



드론산업 조례 분석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발전 방안 237

운용 및 활용을 위해서 필수항목일 것이다. 각 조례를 확인해본 결과, 총 26개 조례에서 안전교육 조항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18개 조례의 경우, 육성사업 내 안전교육 사업이 포함되어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외의 조례에서는 안전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드론 운행에 있어 안전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7) 드론산업 지원센터, 자문 및 위원회

드론산업의 육성 및 활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드론산업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은 9건으로 나타났다. 주로 지원센터의 드론산업 개발과 육성을 위한 설치와 사업 

수행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명칭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드론산업 지원센터’가 

많이 나타났으며, 이밖에 ‘드론산업 진흥센터’, ‘드론산업 허브센터’, ‘육성센터’, ‘무인비행장치 산업진흥센

터’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명칭은 다양하나, 센터의 목적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지자체별 육성사업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충실하게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을 실행할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은 비교적 미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드론산업의 정책 자문을 위한 자문단은 53건의 조례 중 단 12건의 조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자문단의 구성은 포괄적으로 자문단 구성을 명시한 조항에서부터, 자문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으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많은 지자체에서 자문단의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며, 

자문단 대신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통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드론산업협의체 및 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도 11건의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드론산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는 차이가 있으며, 지자체별 자문단 구성과 위원회 

구성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8)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드론산업 관련 조례의 분석은 지자체의 드론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산업 관련 조례 53건을 분석하였으며, 

드론과 관련된 주요 조항의 현황과 분석을 통해 지자체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드론산업 

조례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드론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 조례 제정은 

2016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법’이 

2019년 4월 30일에 제정된 이후 비교적 빠르게 제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정된 

드론산업 조례는 총 53건으로, 그중 광역자치단체는 총 17개 중 11개 광역자치단체(64.7%), 기초자치단체

는 총 226개 중 42개(18.6%)로 나타났다. 각 지역의 산업·농업 및 공공분야에서 드론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드론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른 조례는 경상북도의 조례와 경상남도 김해시의 조례를 제외하면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활용 확대 조항에서 일부 타 조례와는 다른 특정 산업과 관련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 조례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드론산

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각 조례가 비교적 비슷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별로 조례의 구성이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지역별 여건에 따라 구성된 다른 지역 조례와의 다른 점이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내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미비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드론산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조항을 찾을 수 없는 조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단기적·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드론산업

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항은 결국 각 지역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의 내용과 

협력 주체가 명확해지고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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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육성사업

의 경우, 사업 내용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시행할 기관 수립을 통해 더 원활한 드론관련 

교육 및 드론산업 운영과 개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해외 드론활용 및 사업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국내 조례와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의 경우 드론산

업 활성화 및 드론 활용 산업 분야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의 경우 현재 모든 드론관련 

조례에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조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드론 활용 확대와 관련된 조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외의 드론 산업의 확대와 활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내의 드론 활용 확대 

및 드론활용 산업의 확대를 위한 조항을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영월군 드론산업 관련 조례분석 및 개선방안

1. 영월군 드론산업 관련 조례 요약

2021년 영월군은 드론실증도시로 선정되어 도시 내 문제 해결에 드론 활용 및 실증을 통해 구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사업으로 드론 물류배송 서비스, 3D 도시정보 모델링이 포함되며, 드론 관제센

터도 조성 중에 있다. 2021년 10월 영월군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에서 시연회를 구축하는 등 드론산업에 

대한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영월군은 2019.03.29. 조례 제2567호 「영월군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영월군의 조례는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총 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조항, 안전교육,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 강원도 조례 비교 분석

현재 강원도는 강원도의 조례 포함 총 5개의 조례가 있으며, 영월군의 경우 강원도 조례를 제외하고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19년에 제정되어 드론산업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지역별 

목적은 드론산업 기반 조성 차원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인제군의 

경우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항에서 강원도, 

춘천시, 영월군, 인제군 모두 추진 가능한 사업 명시하고 있으며, 원주시의 경우 육성 및 지원 조항이 

아니고 추진 가능한 조항을 사업별로 따로 구성하고 있다. 이 중 영월군의 조례는 가장 많은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드론활용 확대 조항은 5개 조례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지원센터 관련 조항은 강원도와 원주시의 조례에서만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론 안전교육 조항은 5개 조례에서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은 드론 및 무인비

행장치 조종자 및 산업 종사자 등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산업 위탁 조항은 원주시를 제외하고 

4개 조례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드론 연구 또는 사업 발전 등의 공로에 따른 포상 조항은 인제군을 

제외하고 4개 지역 조례에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지역별 조례에서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조항 차이는 거의 없으나 강원도와 원주시의 

법률지원 조항 같은 경우, 다른 지역 조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강원도의 드론 관련 조례 비교
조항 구분 강원도 원주시 춘천시 영월군 인제군
제정연도 2016 2020 2021 2019 2021

목적 드론산업의 드론산업 발전 드론산업 기반 무인비행장치 저변 드론 저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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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월군 조례 개선방안

강원도 내 드론산업 관련 조례는 2021년 10월 현재 단 5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영월군의 경우 드론산업

의 중요성을 비교적 빨리 인식하여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월군의 드론산업 증진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영월군 내 현존하고 있는 드론 관련 인프라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주도 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되는 영월군만의 드론산업 조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영월군은 드론실증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드론 

테마파크의 조성을 통해 드론 개발 및 연구 인프라와 드론 교육장 조성을 통한 기반시설이 확충에 따라 

타 지자체와 비교한다면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월군의 

조례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드론산업 활성화 및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드론지원센터 조항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지원센터 조항 신설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센터 운영 및 사업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드론 관련 산업의 산업적 중요성과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화산업

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 드론산업 조례 현황 파악 및 조례별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특화산업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외의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특징

과 주요 사업들을 파악하고 이를 지자체에 활용 가능한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는 향후 지자체별 관련 

조례 제․개정시 드론산업 관련 조례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각 조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드론산업 조례의 제정은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9년 드론법이 제정

된 이후 각 지자체별로 빠르게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지역별 조례의 제정 속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드론의 중요성과 각 산업에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지역별

로 드론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은 비교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국내 드론산업 조례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 조례 제정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산업·농업 및 공공분야에서 드론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드론 활용 및 

기반조성, 경쟁력 
강화 도모, 

지역경제 발전 
도움

기반조성, 
드론산업 증흥, 
시민 편의 증진, 
지역경제 발전 

도움

조성,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확대, 산업 
기반조성, 

지역경제 발전 
도움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발전 

도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있음 사업별 별도 

조항으로 존재 있음 있음 있음

9개 항목 8개 항목 10개 항목 11개 항목 8개 항목
드론활용 확대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지원센터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안전교육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안전교육 대상 조종자, 산업 
종사자 등

조종자, 산업 
종사자 등

조종자, 
산업종사자 등

조종자, 
산업종사자등

조종자, 
산업종사자등

재정지원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위탁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포상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출처: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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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한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내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미비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드론산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조항을 찾을 수 없는 조례가 많고 단기적·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드론산업을 육성할 필요 하다는 것,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시행할 

기관을 통해 원활한 드론관련 교육 및 드론산업 운영과 개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드론산업 활성화 

및 드론 활용 산업 분야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영월군의 드론산업 실태조사 및 전문가 대상 조사를 통해 영월의 드론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들이 도출되어 영월의 드론산업 발전방안

과 시사점이 도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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